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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관련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지금까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능배분과 지도감독,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그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략과 과제 및 계획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협력을 위한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민선 7기가 출범한 현시점에서 우리가 당면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은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앞으로 자치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권력을 과감하게 그리고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전시켜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자치분권의 개념은 종전과 같이 독재권력이 지배했던 중앙정부에 대한 단순한 저항을 의미하는 소위 항의적 투쟁적 개념은 퇴색하고 대신에 국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협력적분권으로 그 의미가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지배, 복종의 관계보다는 기능분담과 공동생산의 관계로, 그리고 저항과 거부의 관계보다는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1987년 민주화와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도 우리의 국정운영의 기본틀은 중앙집권 그것도 청와대 중심에서 크게 변하지 않아 왔다. 그동안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 온 경제혁신, 국민안전, 공공개혁들 심지어 자치분권까지 모두 중앙정부의 위상과 기능만을 더욱 공고히 하고 말았다. 모든 권력이 중앙정부 그것도 청와대로 집중될수록 그 결과는 국정실패와 국가위기로 나타나기도 한 바 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정의제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국정운영의 틀과 방식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국정운영의 틀은 청와대와 중앙정부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제체제에서 수평적, 수직적 분권을 통해 삼권분립의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 중심의 지방분권형 협력체제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운영방식은 투명과 공개, 소통과 협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지방자치 부활 28주년을 지내면서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제시한 지금부터는 협력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초록
          
        

        
          This paper reviews the necessity, importance and related theoretical background of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current problems are diagnosed in terms of the central government's function allocation and supervision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and inter-regional cooperation systems. As part of this review, the strategies, tasks and plans being prepared by the current government are examined, and the developmental tasks for enhanced governmental cooperation based on them are presented. The inevitable call in these current times, when the seventh term of the civil elections was launched, is to further consolidate the local autonomy base through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continue to push for self-government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national re-engagement by strengthening national and regional competitiveness, the central power should be boldly and radically transferred to the provinces to establish a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day's concept of self-rule, which implies simple resistance to a dictatorship-controlled central government, is shifting its meaning to cooperative decentralization where the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compete and cooperate to achieve better welfare for the people. According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hanged from a relationship of control and submission to a relationship of division of functions and joint production, and further, to a relationship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rather than resistance and rejection. Even after democratization and the revival of local autonomy in 1987, the basic framework of our state management has not changed much from a central government at the center of Cheong Wa Dae (The Blue House). Economic innovation, public safety, public reform and even autonomy, which the presidential office has been pushing forward, have all only consolidated and strengthened the status and func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more that power is concentrated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Cheong Wa Dae, then the more failure of results will be seen in state affairs and during national crisis. Thus, for the incumbent administration to succeed, it must drastically change the framework and the way it manages state affairs before implementing any and all agendas. The framework for managing state affairs should be changed from a centralized control system that is focused on the presidential office and the central government to a more regional decentralized cooperation system centered on regional governments, along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separation of the three powers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through horizontal and vertical decentralization. Furthermore, its operation should be centered on transparency, disclosur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n short, the current administration should open an era of cooperative autonomy starting right now and in line with its proposal for a comprehensive plan for autonomy ahead of the 28th anniversary of the revival of local autonomy.

        

      

      
        Keywords: 
Decentralizati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Competition and Cooperation, Office Allocation, State Supervisory System
키워드: 지방분권, 정부간 관계, 경쟁과 협력, 사무배분, 국가감독제도

      

    

    

  
    
      1. 문제 제기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난 27여년 동안 정부간 관계에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지 못하여 국가사업의 시행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었는가 하면, 지방에서 단체장협의회 및 의회의장단협의회 등을 통해 권력적 통제의 완화와 대폭적인 사무이양을 주장하는 분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지만 기대한 만큼은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지방자치가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발전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전체적으로 국가와 지역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옴으로써 지방자치제에 대하 국민들의 신뢰는 제고되지 못한 채 지방자치의 존재 및 활성화 이유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일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그 성격과 성공여부가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중앙과 지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와 주민간에 나타나는 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해야 하느냐가 민선자치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이익과 지방이익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는 문제로 귀착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정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정설이 안 통한지 오래되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모든 문제들 마다 중앙정부가 간섭해서 혼자 해결하려 할수록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켜서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됨을 알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관리시스템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관료들의 전문성과 능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민간부문에 뒤지기 시작했다. 즉 집단지성으로 무장한 기업과 지역 시민사회가 정부를 앞선 것이다. 그럼에도 중앙관료들은 낡은 법과 제도로 그리고 ‘관피아’라는 탄탄한 부조리 구조를 통해 억지로 국민과 지방을 규제하고 통제해 왔다.

      정부가 그것도 중앙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 관료주의 발상은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정부는 스스로의 무능과 한계를 인정하고, 정부보다 훨씬 똑똑해진 민간부문, 그리고 중앙정부보다 지역을 훨씬 잘아는 지방정부와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다양성이다. 그 간의 지방자치는 지나치게 획일적인 제도하에 묶여 있었다. 중앙과 지방 및 자치단체간 협력의 방식도 획일적인 제도만 규정되어 있는 동시에 그마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력의 기제가 작동해야할 중요성과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제도와 방식이 획일화 된 틀 속에 머물러 있으면 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 전국이 동일한 제도하에서 시행되는 지방자치는 활발한 협력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취지로 시군통합을 시도해 보기도 했지만 기대만큼 큰 실효성은 없었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물리적 통합에 치중하기 보다는 기존 자치단체간 광역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연습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의 큰 문제점은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협력은 물론 자치단체간 수평적 협력이 거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협력이 전제되지 않은 지방자치는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뿐이다. 그렇다고 통합이 되면 저절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금물이며, 이미 여러 지역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시군통합의 결과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관련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지금까지의 실태와 문제점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능배분과 지도감독,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진단하는 한편, 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략과 과제 및 계획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협력을 위한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에 대한 기존이론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으며, 정부간 관계는 “여러 형태와 계층의 정부간에 발생하는 행위 또는 상호작용”이라고 정의되고 있다(Wright, 1988, p. 14). 일반적으로 정부간관계론은 집권론과 분권론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나, 집권과 분권의 범위와 강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유형분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하혜수, 1997, 4쪽).

        지금까지 제시된 정부간관계론은 대체로 Wright, Dunsire, Wildavsky, Kingdom, Rhodes, 村松岐夫의 것을 인용하고 있는 바, 이들의 유형분류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중앙-지방관계에 관한 이론모형 비교
          
          

        

        
          
            
              	학자
              	유형
              	내용
            

          
          
            	Wright(1978)
            	분리형(separated authority model)
            	인사·재정상의 완전한 분리를 기초로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자율성을 누리는 관계
          

          
            	중첩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
            	중앙과 지방이 상호의존관계에 기초하여 정치적 타협과 협상을 벌이는 관계
          

          
            	포함형(inclusive authority model)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관계로서 자율성이 거의 없음
          

          
            	Dunsire(1981)
            	하향식모델(top-down model)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위기관 또는 대리기관에 불과함
          

          
            	지방자치모델(local authority model)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상호 대등한 관계를 가져 광범위한 자율성을 누림
          

          
            	정치체제모델(political system model)
            	중앙-지방관계는 선거를 전제로 중앙과 지방정치집단간의 관계, 즉 정치적 관계로 전환됨
          

          
            	Wildavsky(1979)
            	협조-강제모형(cooperativecoercive model)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부처)의 감독하에 국가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대리자로서 자율성과 재량은 없거나 극소화됨
          

          
            	갈등-합의모형(conflict-consent model)
            	양자는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정책입안과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유함
          

          
            	Kingdom(1991)
            	소작인모형(stewardship model)
            	지방정부는 때때로 정책을 채택 또는 수정하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지만 대부분 복종해야 함. 만약 소작인(지방정부)이 복종하지 않을 경우 교체될 수 있음
          

          
            	村松岐夫(1984)
            	수직적 행정통제모형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는 수직적인 상하 관계하에 있음
          

          
            	수평적 정치경쟁모형
            	중앙과 지방간의 상호의존성을 중시하며 양자가 정책을 둘러싸고 상호경쟁을 벌이는 대등한 관계로 인식함
          

          
            	Rhodes(1988)
            	전략적 협상관계
            	전략적 게임을 벌이는 협상관계를 가지며, 서로 이용가능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우위를 획득하려고 함
          

        

        
          
            출처: 경기개발연구원(2000, 17쪽).
          

        

        

        이상의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모형은 대부분 분류의 기준이 모호하며, 대체로 이론적인 모형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나타난 관계의 특징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성(stateness)과 지방성(locality)이라는 변수를 중심으로 이론모형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1) 여기서 국가성(stateness)이란 “통치의 기구들이 여타 조직들과는 구별되며, 중앙집권화 되어있고, 자율적이며, 상호간에 공식적으로 조정되는 정도”를 말한다(박명림, 1997, 274쪽). 이에 반하여 지방성(locality)란 “일정한 지역을 바탕으로 그 구성원들 간에 형성된 사회적 유사성, 공통된 전통과 습관, 공속감 등의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는 <그림 1>과 같이 국가성과 지방성이 각각 높고 낮음에 따른 4개의 이론모형과, 양자가 적절하게 조화된 하나의 이론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모형은 현실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이론상으로만가능한 형태일 수도 있다.

        
          
          

          <그림 1> 
				
          

          
            국가와 지방간의 관계모형
          
          

          

        

        독립형은 지방성과 국가성이 모두 낮은 형태로서, 중앙정부가 근대국가로서의 통치기구를 구비하지 못하였으며, 지방차원에서도 자율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이러한 형태는 개념적으로만 존재할 것이다. 자율형은 지방성이 높고 국가성이 낮은 형태로서, 지역단위에서 전통과 습관을 공유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주민들이 공속감을 가지는 반면에, 근대국가로서의 중앙정부의 통치기구는 미분화되고 지역적 통제력이 미흡한 상태로서 근대국가 형성 이전의 중세봉건사회가 이에 해당한다.

        종속형은 지방성이 낮고 국가성이 높은 형태로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감독 하에 국가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대리자이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량은 없거나 극소화된 상태로서 중앙집권화된 근대국가의 성립 초기에 나타나는 형태이다. 절충형은 지방성과 국가성이 모두 높은 형태로서, 지역공동체(community)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통치기구도 분화되어 중앙과 지방간에 집권과 분권을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관계가 형성된 상태이며, 중앙집권화된 국가에서 지방분권화된 국가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협력형은 지방성과 국가성이 적절하게 조화된 형태로서, 양자는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정책입안과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게 되며,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제고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게 된다.

      

      
        2) 협력모델을 바탕으로 한 정부간 관계론의 내용
        짐머만(Zimmerman, 1995, pp. 195-202)은 이러한 협력모델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① 특정한 입법에 대한 지방정부의 거부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 ② 이양가능한 모든 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헌법적 보장, ③ 각 지방정부 계층에 따른 분화된 입법권의 보장, ④ 지방권한을 제약하는 중앙입법에 대한 헌법적 근거의 명시, ⑤ 중앙입법에 의해 선점된 권한을 명백히 하기 위한 법률의 재정비, ⑥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추가적 재원의 제공, ⑦ 지방정부의 과세권에 대한 제한의 폐지, ⑧ 지방경계획정위원회의 창설, ⑨ 광역정부의 구성에 대한 중앙정부권한의 제한, ⑩ 주요기능영역에 있어서 최소한도의 서비스수준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준 설정 등이다.

        또한 하혜수(1997, 9-13쪽)는 협력모델의 주요내용으로 ① 자율성과 다양성의 보장, ② 경쟁과 유인의 확보, ③ 권한과 능력의 부여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협력모델에 따를 경우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변화하여야 한다. 첫째, 수직적 통제관계에서 수평적 경쟁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제고되어야 하는 동시에 국가 전체적인 통합성의 확보도 중요한 만큼 중앙-지방간의 관계는 경쟁관계에 기초한 생산적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직접적 통제에서 간접적 통제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승인, 인허가, 명령, 지시 등 중앙정부나 상위정부의 내부자원에 의한 직접적인 관리방식을 활용하기보다는 수평적인 입장에서 의사소통하고, 협의조정하며, 협력하고 융화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일방적 관계에서 전략적 협상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수평적인 경쟁관계 및 간접적 관리관계로 진행되면서 상급정부 우위의 일방적 관계에서 전략적으로 협조와 경쟁을 교환하는 협상적 관계로 전환될 때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국가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3)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 재정립 모델
        지방자치(제도)의 정치적 의미는 바로 국회와 지방의회간 입법권의 분점이며 중앙-지방정부간 사무(권한)배분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자치권 원칙에 근거하면, 지방자치제도란 주민의 직접참정에 의한 직접적인 자유의 보장체제로써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관이 주민에게 더 가까울수록, 주민의 직접 참여를 더 보장하는 정치제도일수록 더욱 자유를 보장하는 가치가 크다는 원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2) 국민이 직접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정치철학이 의미하는 제도의 틀은, 통치할 영토에 대하여 국민들이 이러한 직접참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충분히 작은 규모의 여러 단위 통치영토로 분할해서 국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정치원리에 기초하여 국가 통치권력의 재배분을 필요로 하는 장치이다. 중앙정부의 통치기구와 지방정부의 통치기구가 대표성을 갖고 국민들에게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권력, 권한의 재배분이 필요하고(Auby, 2003, p. 205), 이러한 권한재배분은 지역적 수준의 통치기구를 매개로 하여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등 정부간 권한배분 관계가3) 성립되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은 통치하는 구역의 규모가 작을수록 그 실현 가능성이 더 크며, 이것이 바로 기초단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하는 원리를 제도화 한 것이 지방자치이다. 지방자치제도 속에서 국민 한 사람의 정치적 목소리가 가장 잘표현되는 수준, 직접적인 국민의 참여가 가능한 단위가 바로 기초단위가 될 것이며, 한 국민의 목소리가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수준도 바로 기초단위라고 할 수 있다. 사례로는, 스위스 주정부와 주정부 국회를 보면 안다. 역사적으로는 고대의 아테네 도시국가, 현대의 스위스 깡통(주정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국회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제도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바로 권력재배분, 권력분립에 근거한 정부간 관계의 구축이며, 지방자치정부는 제4의 (통치)권력 주체이다. 현대 사회에서 주민투표에 의한 대표권을 가진 지방정부는 민주공화국의 한 구성요소로서 중앙정부(3권) 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정부와 지역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제4의 권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정부 대표의 국정참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입법권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입법권 분점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주요국의 지방분권 추진 사례와 그에 따른 통치유형의 변화 및 관련 제도들의 발전단계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은 유사한 방향으로 흐름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국가통치 유형별 자치분권화 발전 단계
          
          

        

        
          
            
              	중앙집권 단일국가(Classic unitary states)
              	자치분권형 단일국가(Devolving unitary states)
              	지역중심의 정치분권형 단일국가(Regionalised states)
              	연방국가(Federal states)
            

          
          
            	지방자치 이전의 우리나라, EU가입 이전의 포르투갈, 그리스, 중국, 미얀마 등
            	포르투갈, 대한민국, 그리스 ￫ 일본 ￫ 덴마크·네덜란드 ￫ 프랑스, 스웨덴
            	영국(스코틀랜드) ￫ 이탈리아 ￫ 스페인
            	벨기에 ￫ 독일 ￫ 미국 ￫ 스위스
          

        

        

        결론적으로,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은 정부간관계를 재정립 하는 것이고, 외국의 지방분권 추진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지방분권 정책 내용이 무엇이고, 어떠한 국가재구조화의 모델을 기본으로 가질 것인가 하는 점들을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국가의 통치유형(자치입법권의 보장체계; 헌법과 자치법수준)과 지방자치 수준(지방분권 수준, 지방재정의 자율권 수준)을 중심축으로 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국가별 지방분권화 추진단계를 모델로 단순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우리나라는 자치법의 보장을 거쳐 헌법적 수준의 보장 그리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분권화를 향해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국가통치 유형별 지방분권화 발전단계(지방분권화 모델 I, II, III)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실태와 문제점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관계의 실태
        민선자치 출범이후 간헐적인 분권운동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전통적인 통제구도에 많은 변화가 초래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자치단체의 권한의 범위가 협소하고 재원조달능력이 취약한 현 제도아래서는 반쪽 자치의 모습을 면하기 어렵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정부단위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는 대전제하에 중앙과 지방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권한과 기능을 재배분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정부간 사무배분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때 자치권의 범위, 상급기관에 의한 지도, 감독 및 지방의 회의 관여 범위 등의 합리화가 가능해 진다.

        즉, 지방자치의 핵심은 권력의 지방분권을 의미하며 지방분권의 수준은 무엇보다도 기능과 사무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4) 그러므로 전체로서 국가 통합을 유지하면서 지방분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한과 사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아직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풀어야 할 최대의 숙제로 남아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은 사무의 중복과 불명확한 사무구분체계 등으로 인한 지방이양 추진 속도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또다른 지적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성, 행정수요의 차이, 행·재정능력, 인구규모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별로 그 기능과 역할 등이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간에도 동일한 내용의 사무를 획일적으로 배분해 왔다는 비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 결과 시도와 시군구간 그리고 광역시와 자치구간 등 지방자치단체간 사무규정이 불명확한 것은 물론이고,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국가가 필요에 의할 때에 지방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무에 대해서 자치단체와 사전협의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충실한 여건마련 등을 소홀히 하고 개별법령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자율성·특수성을 저해하는 결과도 발생한 바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사무수행권한이 중앙정부의 포괄적·권력적 통제 대상이 되게 하였음은 물론 주민자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분권체계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와 함께 공동사무를 별도의 사무의 종류로 인정하여 사용하면서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별도의 재정분담 노력을 지원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수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여전히 남아 있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위임사무 및 공동사무 등의 존재를 근거로 기능의 완전이양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 정부간 기능배분의 문제점
          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저조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였고, 13년간(00～12) 이양확정 사무 3,101건 중 1,982건(64%)이 이양 완료되었고, 1,119건(36%)은 미이양되었다.

          국가에서 시도로의 이양은 1,941개(62.6%)이고, 국가에서 시·군·구로의 이양은 369개(11.9%)였고 시·도에서 시·군·구로의 이양은 785개(25.3%)였다.

          국민의 정부는 612개를 확정하고 610개를 이양하였다. 참여정부는 902개를 확정하고 856개를 이양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1,587개를 확정하였으나 516개를 이양하였다. 미완료된 1,119개 사무 중 우선적으로 법개정이 필요한 651개 사무를 대상으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하였다. 이양사무의 특성상 법령개정 등을 통하여 이양이 완료되므로 단기간(1～2년)에 사무가 완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장기간(3년 이상)에 걸쳐 이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법령상 사무 총 조사결과비교
            
            

          

          
            
              
                	연도
                	총계
                	국가사무
                	지방사무
              

              
                	계
                	국가사무
                	위임사무
                	공동사무
                	계
                	광역사무
                	기초사무
                	공동사무
              

            
            
              	2009
              	42,316(100%)
              	33,864(80%)
              	30,325(71.6%)
              	1,215(2.9%)
              	2,324(5.5%)
              	8,452(20.0%)
              	3,854(9.1%)
              	3,888(9.2%)
              	710(1.7%)
            

            
              	2013
              	46,005(100%)
              	31,161(67.7%)
              	30,143(65.5%)
              	1,018(2.2%)
              	0(0.0%)
              	14,844(32.3%)
              	7,707(16.7%)
              	7,137(15.5%)
              	0(0.0%)
            

          

          
            
              출처: 법령상 사무 총조사(20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새로운 판결기준에 따른 국가 총사무 재배분 조사표 작성(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표 4> 
				
            

            
              역대정부 이양완료 현황(’17. 6월 말 기준)
              (단위: 개/사무)

            
            

          

          
            
              
                	구분
                	이양확정
                	이양완료
                	미완료
              

              
                	소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계
              	3,101
              	1,982
              	232
              	987
              	763
              	1,119
            

            
              	국민의 정부
              	612
              	610(99.7%)
              	232(38%)
              	374(61%)
              	4(0.7%)
              	2(0.3%)
            

            
              	참여 정부
              	902
              	856(94.9%)
              	-
              	613(68%)
              	243(26.9%)
              	46(5.1%)
            

            
              	이명박 정부
              	1,587
              	516(32.5%)
              	-
              	-
              	516(32.5%)
              	1,071(67.5%)
            

          

          
            
              출처: 지방자치발전백서(2017).
            

          

          

          ② 사무구분의 불분명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를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나누고 (제9조 제1항), 제9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예시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과 제11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무배분의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제10조제3항에서 불경합의 원칙과 현지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사무가 어떤 종류의 사무인가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있다. 지방자치법제11조는 사무배분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속하는 사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단순히 예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무배분을 대단히 불충분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단서조항(…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과 동법시행령 제8조의 단서조항(…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으로 인한 개별행정작용법5) 및 대통령령에 의한 자의적 사무배분 등으로 사무구분을 명확히 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내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가 어떠한 것이며 그 수는 얼마나 되는지 지방자치법에는 아무 규정이 없다. 우리와 유사한 기능배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법에는 기관위임사무가 장문의 별표로 자세하게 예시되어 있어 기관위임사무의 종류와 수량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기능분석이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결국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와 그 집행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령을 분석해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법령은 엄청나게 많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와 관행이 장기간 중앙집권체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사무배분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결과이다.

          ③ 사무배분의 획일성, 중복성, 자의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있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인구규모, 지역의 특수성, 행정수요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자치단체에 적합한 정도의 사무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획일적으로 같은 내용의 사무를 동종의 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시·도와 시·군 자치구로 양분하여 지방자치법 제10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의 기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개별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사무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에 시·도, 시·군·구의 사무를 각각 301개, 340개의 단위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나 이중에서 총 83개의 사무가 양자에 중복 예시되어 있다. 즉, 동일한 사무가 시·도사무인 동시에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중복되어 있어 같은 성격의 행정기능을 시·도나 시·군·구의 어느 한계층에 모두 배분해야 한다는 사무이양원칙과 사무불경합의 원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계층별 전문화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도가 시·군·구의 사무처리를 통해 통제·감독하려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의 경우 중앙정부에서는 기본계획이나 지침을, 도에서는 조정계획과 지도·감독을, 시·군·구에서는 세부계획과 집행을 담당하도록 배분하고 있어서 수많은 사무가 3단계 행정단위에 경합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결국 동일한 기능을 두 개 행정계층에서 분담하고 있어서6) 광역적 대응이나 효율적인 업무처리면에서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기도 하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기능배분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은 기능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배분이다. 단체위임이나 기관위임은 본래 법령의 위임근거에 의해 단체나 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기관위임의 경우 아무 위임근거도 없이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위임하고 있다. 구청과의 수직적인 업무배분에서도 기능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단순성과 복합성 여부에 따라 인위적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7) 이러한 자의적인 기능배분으로 집행의 효율성이나 성과면에서 상당한 폐단이 노정되고 있다.

          ④ 자치사무의 협소와 위임사무의 과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의 사무배분은 앞에서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중 절반이상이 기관위임사무이다. 기관위임사무가 과다한 원인은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함으로써 중앙정부의 필요와 희망에 따라 지방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무라 하더라도 개별 법령에 의해 국가사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지나치게 높은 위임사무의 비중은 자치사무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중앙의 강력한 통제의 통로가 되며, 중앙과 지방과의 행정적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주민통제를 불가능하게 만들며, 전국적인 획일행정으로 지방적 특수성과 배분적 형평을 희생시켜 종국에는 지방자치를 空洞化시킬 위험성을 제기시킨다. 또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서 국가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국회의 관여를 받아야 하는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의 구분이 어렵고 그 경비부담의 원칙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여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국정감사를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진바 있다.

          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에 따른 기능중복

          2015년 12월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노동, 조세, 공안, 법무, 정보통신, 건설, 해운항만, 철도, 환경, 조달, 병무 등 실로 광범한 분야에 결쳐 무려 5,150 기관에 이르고 있다. 2000년에는 7,000여개에 달하였으나 2005년에는 3,668개로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다시 점차로 증가하여 5,150개 정도 설치되어 있다. 2013년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기관별로 분석해보면 총 국가단위사무 46,005개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직접수행하는 사무는 30,143개로 전체의 67.7%이며 나머지 14,844개(32.3%)의 사무는 부속기관(4.2%), 특별지방행정기관(21.0%), 소속청장에 위임(0.2%), 민간기관(3.4%)이나 타기관(1.5%)에 위탁되어 수행되고 있다. 이와같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행정기관을 많이 설치·운영함으로써 행정이 중복되고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방행정의 이원화는 투자의 낭비와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별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직접 산하단체를 통해 업무를 처리코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이고 종합적인 기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⑥ 사무배분 이양상의 제약

          사무재배분은 누가 관장하느냐 하는 관할 주체부터가 문제가 된다. 현행의 사무재배분체제는 자치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 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지방이양에 소극적이라는 점, 둘째 위원회에 상정되는 사무의 대부분이 단위사무중심으로 되어 있어 사무처리범위의 명확성과 일관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 셋째 지방공무원들의 업무이양에 대한 논리와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 넷째 중앙부처가 사무이양을 거부하는 경우 이양을 강제할만한 통제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2) 중앙의 지방에 대한 감독제도의 문제
          유럽의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입법적·사법적 통제와 감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행정적 통제와 감독을 견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독립적인 법인격으로서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상하적이고 주종적인 관계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지방자치법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바, 지방자치법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제166조-제172조)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심하게 왜곡하는 조항들이다. 선진국의 지방자치법 중에서 이러한 조항을 별도의 장(章)으로 두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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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상 중앙통제제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제166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정지원 또는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중앙의 조언·권고·지도는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비권력력 통제수단이 지만, 현실적으로 실질적 구속력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약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언·권고·지도 등은 현황파악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문에서 남용되고 있으며, 개별법령상의 근거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내용상의 한계도 명시되지 아니하고 있다.8)

          ② 위임사무의 지도·감독(제167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시·군·구에 있어서는 1차로 시·도 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동법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범위 안에서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는 상하관계에 서게 되어 엄격한 감독과 통제 하에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③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제16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부장관(시·군·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권력적·합목적성 감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론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합법성 감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법령에 위반되었는지의 여부를 법원이 아닌행정기관(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판단한다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며,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다. 또한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는 주무부장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중앙통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제170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시·군·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해진 기간 내에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동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백히 해태’하고 있는 지 아니면 관리 및 집행이 단순히 지연되고 있는 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중앙통제로 인한 지방자치권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기관위임사무는 본래 국가사무이나 집행의 편의상 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이므로 그 처리비용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위임사무의 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주무부장관이 당해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중앙정부위주의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제171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감사권은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사무감독권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인정된 지방자치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단순히 행정법상의 행정객체로 취급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으로 보고 있다.

          ⑥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제172조)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시·군·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의 실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동반자적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주요정책에 대한 협의·조정, 중재력 약화로 중앙·지방 간 갈등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제도화로 지방분권 정책의 효율적·협력적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9)

          현행 협력제도이 운영실태를 보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대체로 제도취지 및 협력기구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으나, 정책조정 및 실행능력에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간 실질적 협력 및 소통강화를 위한 정례적 채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협력제도는 다음과 같다.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68조에 근거하여 비정기적으로 안건 접수시 개최된다. ’00년～’12년 까지 총 14건의 협의·조정이 조정신청일 기준으로 있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 포함 13명 이내의 위원이 임기 2년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한다.

          민간위촉 4명은 지방자치전문가들이고, 당연직 4명은 기재부·안행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이다. 지명직은 5명 이내로 안건관련 장관, 시·도 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의 협의·조정이 주된 기능이나 사후적 조정기구로서 사전적 갈등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신청주의로 인하여 적극적 운영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

          ②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개최된다. ’12.2.5, 법령상 근거 신설 후 총 5회 개최되었다(’12년 3회, ’13년 2회). 당초(’12.5월) 안전행정부 소속(위원장: 안행부 2차관)으로 설치되었다가, 부처간 협의·조정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14.2월 국무총리(위원장: 총리) 소속으로 격상되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15명 이내(임기 2년)로 구성된다. 중앙에서는 기재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에서는 지방 4대 협의체 추천 각 1명과 민간의 지방재정전문가(안행부장관 제청)로 이루어진다.

          국가-지자체 간, 시도와 시군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 자치단체 재원분담 또는 지방세 수입 관련 법령 등을 심의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 등 협의체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하여 지방 4대 협의 체 운영되고 있다.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회의장 협의 회 이다. ’13년말 까지 정부에 총 348건의 의견을 제출하고 168건을 정부가 수용하였다.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의견 국회를 제출하는 기능을 한다.

          안전행정부 장관을 통해 제출한 의견에 구속력이 없어 수용여부는 전적으로 중앙부처의 결정에 맡겨져 있는 한계가 있다.

          ④ 전국 시·도 행정부단체장 회의

          안전행정부가 주관하고 월 1회 개최된다.

          중앙정부의 시책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기능적 한계가 있다.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는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예방 내지 완화하기 위해서 확충되어야 한다. 근래 중앙정부는 국가공단·핵발전소·핵폐기물처리장의 입지선정, 개발제한구역의 용도규제 완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잦은 갈등을 야기해 차질을 빚어왔다. 국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기회가 적절히 마련되지 못한 탓이 큰 것으로 평가 된다.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전국연합단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따로 운영되는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연대하거나 통합하여 국정에 한목소리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4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만 설립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 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연합을 지방자치단체을 대표하는 공식기관이자 국정의 동반자로서 인정하는 중앙정부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자치분권종합계획에 의하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협력 및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가칭)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사후 조정기구(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앙-지방간 소통 강화를 위한 정례적·포괄적 협의채널로 활용해야 한다. 즉 중앙과 지방간 포괄적인 정책과 제도를 다루고, 사전적인 갈등 조정 및 협의기구로서 실행력을 담보하는 제도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3) 외국의 중앙-지방 협력회의 사례
        외국의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를 보면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해 오면서 자율적인 구성과 다양한 운영방식을 통해 취급하는 기능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협력회의를 설치하는데 참고가 되고 있다.

      

      
        4)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안
        
          (1) 사전예방적 감독으로부터 사후통제적 감독으로
          국가의 지도·감독은 시점에 따라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통제적 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후적 감독보다는 사전적 감독이 효과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사후적 감독이 보다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후적 감독에 한정함으로써 자치행정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후적 감독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03, 261-262쪽). 첫째는 사후조사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자치행정권 행사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조사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하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 구두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앙정부의 조사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받아야하고 요구된 문서나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권은 무제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침해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권의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위법행위가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질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중대하고 명백한 이유나 근거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표 5> 
				
            

            
              외국의 사례
            
            

          

          
            
              
                	국가
                	일본
                	미국
                	영국
              

            
            
              	중앙-지방 협력체
              	“국가와 지방의협의의 장”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정부간관계 자문위원회)
              	“Central-Local Partnership Meeting”(중앙-지방파트너십 회의)
            

            
              	유형 및 연혁
              	∙법정상설협의체
∙2011년 5월 관련법률 제정을 통한 협의체 구성
              	∙1959년 Public Law 86-380에 의거 자문위원회 형태로 설립
∙1996년 폐지
              	∙1997년 중앙과 지방간 파트너십을 위한 실무협의체로 설립
∙2010년 폐지
            

            
              	구성
              	∙중앙: 관방장관, 특명담당대신 총무대신, 재무대신, 총리가 지정하는 국무대신 약간명
∙지방: 6대 협의체장
- 지사회, 도도부현의회의장회, 시장회, 시의회의장회, 정촌회, 정촌의회의장회
∙의장: 총리가 지정하는 국무대신
∙부의장: 6대지방협의체대표중 호선
              	∙26명의 위원 구성
∙6명 의회지명
∙주지사 4명, 주의원3명, 시장 4명, county official 3명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제출한 명단 중 대통령이 임명
∙민간 3명, 연방정부 부처 대표자 3명은 대통령이 임명
              	∙부총리가 회장
∙중앙: 지방자치장관, 재무 문화체육, 교육, 환경 등
∙지방: 지방정부협의회의 장 부회장, 간부 등
            

            
              	주요 기능
              	∙국가의 정책기획, 입안 및 실시에 대한 사전협의
∙협의대상: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 분담, 지방자치사항, 국가 정책 중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연방 정부내 정부간 관계 활동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한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 및 협력 활성화
∙정부간 관계 이슈에 대한 진단 및 관련 법령, 규제, 예산배분 등에 대한 제언
              	∙국가 안보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 정책협의
- 노동대책, 근리기금, 주택계획 정부조달의 혁신방법, 지역경제 성장 커뮤니티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분하는 정책 등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합의 및 정책 지원
            

            
              	운영 방식
              	∙협의체의 상설운영
∙내각총리대신의 자유로운 출석 및 발언권한
∙안건별 분과위원회설치 가능
∙자료제출 요구권
∙협의결과 국회에 제출되어 보고됨(존중의무)
              	∙의회의 예산지원 및 주정부 예산지원, 정부간 관계사업 수익 등을 통한 예산지원
∙연구조사-정책제언- 소통의 단계를 통한 운영프로세스
∙보고서 발간 및 연구용역을 통한 사업
              	∙연 3회 운영
∙중앙정부부처의 정책 설명과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수렴 방식으로 운영
            

            
              	기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의 장” 협의체는 총리대신이 구성원에서는 제외
∙총리대신이 매년 의장(관방장관)의 자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혹은 임의적으로 소집
              	∙대통령 소속의 정부간 관계실(the office of intergovernmental affairs)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
              	
            

          

          

          둘째는 이의제기권이다. 중앙행정기관(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결정이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이를 취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의제기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적극적인 행위이며,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는 직무이행명령권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57조의2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없이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대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사무를 수행되지 않고 다른 감독수단으로는 적절하게 처리되지 아니할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주무부장관)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직무대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에 갈음하여 그의 직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2) 권력적 감독으로부터 비권력적 감독으로
          국가의 지도·감독은 강제성 유무에 따라 권력적 감독과 비권력적 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대에 있어서의 국가감독의 방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대등·병립·협조의 관계에 있다는 논리 하에 권력적 감독으로부터 지원, 조언, 정보제공 등의 비권력적 감독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 권력적 감독은 각종 국가감독의 방식 가운데 일방적·명령적·강제적인 방식을 말하며 이러한 성격의 국가감독은 대체로 임면이나 승인, 처분, 감사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9장의 ‘국가의 지도·감독’ 중 감독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비권력적 감독은 국가감독 방식 가운데 장려적·유도적·조성적인 방식으로서 지방자치법상 지도·감독 중 지도가 이에 해당하며, 계도, 지원, 정보, 조정 등이 그 예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00, 20-21쪽). 계도(guidance)는 감독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며 질의에 응답하고 기법을 계몽하며 조언과 권고를 행하는 것이다. 지원(assistance)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 재정, 장비 등의 원조를 행하는 것이다. 정보(information)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 각종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다. 조정(coordination)은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들의 업무수행을 하나의 통일된 노력을 통합하고, 그들 사이에 부조화나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을 강조하여 국가의 권력적 감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권력적 감독인 승인·처분 등은 공공서비스의 균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가능한 한 지도·지원 등의 비권력적 감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조직·경험·재정면에서의 우월성이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권력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오석홍, 1996, 126쪽).

        

        
          (3) 합목적성 감독으로부터 합법성 감독으로
          국가의 감독은 그 판단기준에 따라 합법성감독과 합목적성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합법성감독은 사무처리 기타 업무수행이 위법하게 또는 월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는 감독이며, 대개 법적 의무의 이행여부, 법적 권한의 남용여부, 법적 절차규정 준수여부, 재량권 남용여부, 불확정개념의 해석과 적용의 적정여부 등이 감독의 주된 내용이 된다. 합목적성감독은 부당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는 감독이다. 합법성 감독을 적법성 감독이라 하고, 합목적성감독을 효과성 감독라고 하기도 한다(김기진, 1997, 46쪽).

          우리나라에서는 자치사무에 있어서는 위법한 경우에만,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위법·부당한 경우 모두 감독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한 국가의 감독은 위법한 경우에 대한 감독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합목적성 감독보다는 합법성감독으로 축소하여야 한다.

        

        
          (4) 행정적 감독으로부터 입법적·사법적 감독으로
          국가의 감독은 그 수단에 따라 입법적 감독, 사법적 감독, 그리고 행정적 감독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기진, 1997, 48쪽). 입법적 감독은 지방자치단체 행위의 준칙의 정립을 통한 감독으로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의 제정을 말하며, 사법적 감독은 사실의 인정, 법의 적용행위, 법령위반에 대한 구제 등을 통한 감독으로서 이의에 대한 결정, 행정심판의 재결, 재심청구에 대한 재심사 등을 말한다. 그리고 협의의 행정적 감독은 중앙행정부처의 행정계획, 집행행위, 확인행위 등을 통한 감독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행정권의 강화경향에 따라 입법적 감독이나 사법적 감독보다는 행정적 감독이 강화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입법적 감독이나 사법적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상호견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호하여야 한다(김기진, 1997, 239-240쪽).

          우선 입법부는 그 고유기능의 적극적 수행, 입법수행능력의 향상, 입법수행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그리고 헌법상 주어진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감독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권을 배제하고 있지만,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입법부에 의한 감독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입법부의 감독은 행정부보다 국민의 의사에 더욱 가깝다라는 점에서 근접성이 있고, 또한 우리의 경우 행정부의 감독이 비대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바람직한 것이고, 법치행정 내지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바라볼 때도 입법부의 감독을 통한 문제점의 지적과 이에 따른 법률의 제정은 행정부의 명령(행정입법)보다 더욱 영향력이 크며 직접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사법적 감독은 합법성 감독과 사후적 감독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치단체장의 결정 또는 행정처분이 적법한가, 위법한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것은 헌법상 사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막론하고 자치단체장의 자치행정권 행사에 관한 합법성 여부의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적 감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 제고, 행정소송기구 및 인력의 보강, 사법기능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4. 맺음말
      오늘날의 지방분권의 개념은 종전과 같이 독재권력이 지배했던 중앙정부에 대한 단순한 저항을 의미하는 소위 “항의적 투쟁적 개념”은 퇴색하고 대신에 국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협력적 분권”으로 그 의미가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지배, 복종의 관계” 보다는 “기능분담과 공동생산의 관계로”, 그리고 “저항과 거부”의 관계보다는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 선진국에서 성공하고 있는 개혁을 지켜보면 개혁은 뿌리로부터 상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부의 효율성 향상이나 능력의 증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좋은 사회, 즉 개개인이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권력을 개개인에게 넘겨주는 권력이양(devolution)에는 세가지 접근방식이 있다. 첫째는 작지만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의 권력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며, 그것도 주민과 가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핵심기능을 이양하고 주민참여와 통제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계층제적 구조의 축소내지 완화를 통해 조직내에서 상부층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책임을 일선사무 담당부서에 이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가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통제권을 지역사회에 이양하고 견고한 지역사회를 위해 주위 여건을 조성해주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는 당면한 국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도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 실시로 인해서 제기된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어가는 방향에서 그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과거의 통제적 중앙집권시대로 돌아가려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중앙정부나 정치권이 앞으로도 지방자치를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제도로만 보고,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앞세워 지방자치와 분권의 확대·강화를 외면하거나 지연시킨다면 종국에는 사회적 위기와 저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때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희생은 경제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 정부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어렵지만 가야할 길이다. 분권화를 향한 선진국의 공통적인 추세,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으로 가야하는 한국의 국가 발전 단계, 그리고 성숙해진 국민들의 민주시민의 식 수준을 놓고 볼 때,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앙집권형 국정관리체제’를 이제는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소외와 격차없이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민통합의 꿈이 실현가능해 질 것이다. 더욱이, 현 정부의 자치와 분권 및 균형을 위한 지역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상당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이른바 ‘지방분권형 국정경영체제’의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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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1) 국가성과 지방성은 상반된 성격으로 볼 수 없다. 즉 국가성의 반대는 무국가성(無國家性)이며, 지방성의 반대는 무지방성(無地方性)이라고 할 수 있다. 무국가성이란 공공목적을 위해 근대 정부를 운영하는 법률, 구조, 기능, 인사들의 전부 혹은 거의 대부분의 핵심적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정용덕, 1996, 36쪽).
      

      
        2) 토크빌: ≪기초단위(기초자치정부)가 없으며, 위임된 자유는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자유의 정신은 존재하지 못한다≫
      

      
        3) ‘권한’(compétence)의 의미: 형식적인 의미의 권력(legal competence)은 지방자치정부의 법적 역량으로 일단 지방자치권이 부여되면, 지방자치권의 자율적인 집행력을 갖는다(유럽자치정부헌장 제4조4항: 다른 자치정부, 다른 행정기관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제한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권력의 실체와 관련해서는 공공행위의 결정권(power)을 의미한다. 유럽 지방자치정부 헌장: 41개국이 승인하고, 38개국의 국회가 비준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공통법>의 지위를 갖는다. 헌장 제3조에서, “지방자치권이란 지방의원의 책임 하에 지역주민을 위하여 법률의 범위 안에서 공공사무의 일부를 집행, 경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자 역량”이라고 정의하였다.
      

      
        4) 기능이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또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사무들의 집합을 말하며, 사무란 이러한 기능을 구성하는 개별적 수단 및 활동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같은 의미로 보고 두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
      

      
        5)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된 사무중 국가사무화된 사무는 37개 사무이며, 시·도 사무로 예시된 사무중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영,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인 지정, 무연분묘의 정리,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 동물병원 개설 신고수리, 소비자 보호시책의 수립 등 6개사무는 시·군·구사무로, 시·군·구사무로 예시된 사무중 시·군 자치구 보건소 설치, 보건진료소의 설치 등 2개 사무는 시·도사무로 개별법령에 의하여 변경되고 있다.
      

      
        6) 이러한 기능의 예로는 건축물 허가, 토지형질 변경, 세무조사, 상수도, 도로 등 다수가 있다.
      

      
        7) 복합성 여부에 따라 배분된 기능으로는 체육시설 인·허가, 공해배출·방지시설 인·허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단속,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환경미화, 민방위 업무등도 하나의 계층에서 통합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분리 관장함으로써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
      

      
        8)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보고, 통지, 자료 제출’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34.7%가 ‘권력적 관여’라고 응답했고, 42.4%가 ‘권력적 성격과 비권력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고 답했으며, 17.6%만이 본래대로 ‘비권력적 관여’라고 답했다(한국행정연구원, 2000, 168쪽).
      

      
        9)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협의체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협의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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